
전기요금 체제와 정부조직 개편

화학·정유산업을 비롯한 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문제

가 논란을 빚고 있는 모양이다.

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2년 안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8% 낮추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10% 올리는

내용의 전력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백지화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요구했다. 물론 산자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

아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검토방안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이다.

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자부의 용역을 받아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작성했고, KEEI와 산자부가 사

전에 조율한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점에서 산자부의 둘러대기는 무엇인가 어색한 구석이 있는 것이

사실이다. 솔직하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도 당연할 뿐더러, 산업계가 전기를 절약하지

않고 물 쓰듯(?) 펑펑 쓰기 때문에 개편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의 산물이라고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

는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.

대한상의를 비롯한 산업계의 주장은 이렇다.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높여 경쟁력을

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염려가 있으며, 산업용 요금이 10% 오르면 제조기업의 원가부담이 연간 8 6 0 0억

원 늘어나고 특히 I N I스틸 2 3 0억원, 쌍용양회와 S K는 각각 8 0억원의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등 전력 사용량

이 많은 시멘트, 정유, 석유화학, 철강업종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.

또 주택용 전기요금을 8% 인하하고 산업용 요금을 10% 올리면 산업계는 원가부담을 생산제품 가격인상

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어 가계부문도 실질적으로는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.

아울러 전력산업이 시장경쟁체제로 바뀌려면 정책목적상 차별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과 주택용의 요금격

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의 54.3% 수준으로 한국과 같고,

영국과 일본 또한 60.6%, 62.9%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. 2001년 산업용 전력 소비는 3.5% 증가하

는데 그쳤지만 주택용은 16.3% 늘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주택용 소비는 더 늘어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

는 산업계의 전력 이용은 더 위축돼 전력의 과소비 및 낭비요인이 생겨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

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.

맞는 말이다. 하지만, 겉으로만 맞는 말일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일 따

름이다.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원가부담이 증가해 관련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국내 제조기업

들의 전력 소비량이 외국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, 원가부담을 관련제품

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망발이며, 주택용 소

비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판에 산업용을 올리고 주택용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말

이 되지 않는다. 그렇다면 1 9 8 0 - 1 9 9 0년대에는 산업용 소비증가율이 훨씬 높았는데 왜 산업용 전기요금을

올리지 않았는가?

다만, 최근 들어 주택 및 상업부문의 석유 소비증가율이

감소 또는 둔화되는 반면, 전기 소비증가율이 매우 높게

나타나는 것은 에너지 소비고급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주

택부문의 전력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시기가 좋지 않다는

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 주택용 요금을 인하하면 주택용

소비를 더욱 촉진시켜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꼴이 될

수도 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하기에 앞서 100% 수입에

의존하고 있는 원유 수입시 에너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

면 환경세를 부과해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어떻

게 억제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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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 산자부와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. 산자부의

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.

전기요금 부과체계 개편은 당연하나 시기적으로 좋지 않고, 선행해야 할 정책결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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